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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송은희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제 목 [성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노동정책 폐기 요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하다

날 짜 2016. 11. 29. (총 2쪽)

성 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노동정책 폐기 요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하다

재벌과 노동정책을 거래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노동조건 개선과 직결되는 사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관계 파탄과

노동권·노동조건 후퇴에 대한 책임지고 사퇴해야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오는 2016.11.30.(수) 박근혜 대

통령의 퇴진과 노동개악 등 박근혜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폐

기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권은 재벌의 소원수리에 불

과했던 5개의 노동관계법안과 양대지침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노

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모두 연루된 전대미

문의 정경유착의 핵심에 정권 차원에서 힘으로 관철시키려 한 ‘노동개

악’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기존

의 정책을 고수하고 그 처리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고용노동부

는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에 대해 ‘불법파업’ 운운할 자격이 없다. 

2. 대통령이 자신의 주변인과 함께 사회구성원 모두를 고려하고 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사유화하여 

뇌물을 받고 재벌들에게 팔아버렸다. 그리고 그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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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재벌들을 독대하여 미르

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을 낼 것을 요구한지(2015.7.24.~25) 두 달 

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노동개악을 위한 5개의 노동관계법이 새누리당

의 당론으로 발의되었고(2015.9.15.~16), 미르재단이 출범하고 일국의 대통

령이 사용자단체들과 함께 여당이 발의한 노동관계법 등의 통과를 요구

하는 서명운동에 직접 나섰다. 천문학적인 수준의 출연금이 마련된 시기

에(2016.1. 중순) 쉬운 해고를 위한 2대지침이 발표되고(2016.1.22.) 성과연

봉제 권고안이 발표되었다(2016.1.28.). 재벌이 돈을 주고 대통령이 움직이

면 고용노동부가 실행에 옮겼다. 기업의 선의를 의심하지 말라는 대통령

의 해명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3.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권의 회복을 위한 파업이다. 고용노동부는 민주

노총의 총파업을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불

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goo.gl/jcDlEv).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

의 자유 위원회>는 중요한 사회·경제 정책 경향은 노동자에게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ILO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이번 총파업이 실질적으로 ‘근

로조건과 관계가 없는 정치파업’인지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되돌아보아

야 한다. 민주노총이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곧 노동개악의 폐

기이다. 고용노동부는 재벌과의 거래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여부

가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일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기

권 장관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업’운운하는 행태는 가당치도 않다. 

   

4.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이다. 그리고 이기권 장관은 박근혜 대

통령과 최순실 등의 정경유착 범죄의 부역자에 불과하다. 이기권 고용노

동부장관은 정권이 ‘노동개혁’이라고 명명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

시키고 노동자 간의 대립과 대결을 조장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재벌의 민원으로 꽂아내린 모든 정책

은 폐기되어야 한다. 끝.  

http://www.facebook.com/peoplepower21
http://goto.kakao.com/@peoplepower21
http://member.peoplepower21.org/?mid=joinguide

